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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다원화된 사회구조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 간의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은 결국 정부신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정책 효과성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

용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통합수준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

증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민들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주요 사회통합변수들이 이러한 정부신뢰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성, 공정성,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국민

들의 정부신뢰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정부가 청렴

하다고 인식할수록, 행정기관이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

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

록,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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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신뢰사회 구현과 소통 및 협력 사회의 구축은 핵심적인 정부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신뢰 및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사회 

전체에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충분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이 빨라지고 국민의 수용도

가 높아져 정책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인 민

주사회에서 정부 혼자의 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힘들어진 시점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신뢰 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사회통합이 무엇이고,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사회 구현과 사회 내 개인과 집단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사회통합의 구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사회통

합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들 간의 통합 노력은 다원화된 현대 행정국가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에 조화로운 협력과 화합이 가능하다면 

국가공동체의 응집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도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이기

주의와 그에 따른 집단 간 갈등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이나 탈북

민, 외국인 노동자,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미약하다. 공적 시민으로

서의 정치사회참여 수준도 낮고,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

다. 집단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여전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국민대통합 연석

회의, 사회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사회통합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김인영, 2013).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서 참여, 신뢰, 협력적 거버넌스, 공정성, 청렴성, 

주관적 안녕감 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최근까지도 사회통합 수준

과 국민들의 정부신뢰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일부 지표인 신뢰, 

정치참여, 부정부패 등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 수준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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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사회통합 수준이 사회 내 구성원들의 정부신뢰 인식수준과 긍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한 국가의 사회통합 정도가 

구성원들의 정부신뢰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고찰을 시도한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정부신뢰 인식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통합의 주요 지표로서 신뢰, 

참여, 공정성, 청렴성, 협력, 소통, 사회갈등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수(설명변수)들이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인식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설

명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성 고찰을 위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인 “201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연구를 위해 II장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

의 및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III장 연구설계 부분에서는 연구 분석틀 및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IV장 결과분석 부분에서 주요 

연구결과 및 이에 대한 해석,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및 본 연구가 갖

는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회통합 의의

최근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사회 내 구성원들의 의견 표출이 자유로워지고 다양

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반목, 갈등, 대립의 양태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한 국가 

및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반목과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동시에 국

가발전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통합 수준은 한 국가의 발전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경제학적 관

점에서 보면, 한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경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높아져 효과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어

렵다. 반면에,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새

로운 정책이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게 된다(민경국･신중섭･현진권, 2013). 특히 한 

국가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경우, 구성원들 간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

단으로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소득이전정책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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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은 또한 국가의 정상적 기능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이건, 2013). 사회통합은 난민이나 이민자들의 정착과 관련하여 핵심 정

책 목표이다(Ager and Strang, 2008: 166). 또한 사회통합은 경제성장이나 기술혁신,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노대명 외, 2010; 강주희, 2011: 91 재인

용). 박준 외(2009: 9-10)에 의하면,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집단 

간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소득이나 인종에 의한 갈등이 

빈번한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공재로서 인프라나 교육이 과소 공급되는 경

향이 있다고 한다. 한 국가가 갈등관리시스템이 취약하면 경제위기나 불황 극복이 어

렵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

는 효과가 있다. 

현대 국가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통합 논

의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갈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김성근, 2015; 김미곤, 2013). 특히 정부 차

원에서의 사회통합 노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현 정부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기구로서 국민대통합위

원회를 운영하는 동시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지역갈등 해소’, ‘소득불

균형 해소’, 그리고 ‘세대 간 갈등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해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사

회통합과 관련해 기존의 논의들은 'social integration' (Smith et al., 1994 등), 'Social 

Cohesion' (OECD, 2012; Friedkin, 2004 등), ‘Social Inclusion' (Warschauer, 2004 등)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Social integration은 사회 내 집단들 간의 다양성에 초점

을 둔 사회통합 개념화로, 한 사회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여러 집단들이 고유의 성격

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움 속에서 통합을 모색한다. Social inclusion1)은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포용을 통한 사회통합 노력으로, 좁은 의미로는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소수인종, 실업자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의미하는 동시

에,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 내 구성원들을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모색한다. Social cohesion은 사회 내의 개인 및 집단들의 

1) 일부 연구(김인영, 2013)에서는 social inclusion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포용’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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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 및 비전 공유를 통해,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강한 긍

정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주희(2011: 11-35)는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사회통합을 “사회에 구성원이 수

용(inclusion)되거나 서로 조화(integration)를 이루는 차원에서 통일된 집단적 특성을 

가진 유기체적 통합(cohesion)”으로 정의한다. 이건(2013: 8-13)에 의하면, 사회통합 

개념은 한 사회의 공통적 소속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고, 구성원 간 견고

한 관계와 협력행위로 이해되기도 하며, 사회적 배제가 없는 상태 혹은 경제적 격차가 

최소화된 상태로 이해되기도 한다. 김인영(2013: 148-153)에 의하면, 사회통합의 의미

나 목적에 대해 학계의 일관된 논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응집은 

사회적 포용, 사회자본, 사회적 이동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2) Ager and Strang(2008: 

166)는 난민의 사회통합 연구에서 통합(integration)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일관된 정책 개발이나 생산적인 공적 토론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2.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사회통합이 갖는 개념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

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은 사회통합 측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

회통합이 어떠한 차원, 영역, 요소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

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의 구성개념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

는다. 많은 학자들은 신뢰, 귀속감, 결속력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의 기초가 된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Maxwell, 1996; McCracken, 1998; 

Berger-Schmitt and Noll, 2000; 노대명 외, 2010). Berger-Schmitt and Noll(2000: 15)

에 의하면, 사회통합 개념은 주로 사회발전의 두 가지 차원을 포괄한다. 하나는 차이

2) 김인영(2013: 148)에 의하면 사회통합 개념은 모호하고, 목표는 추상적이며, 목적이 정치적

이어서 기존의 정부들에서 사회통합정책이나 위원회의 기능이 왜곡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는 노-사,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강조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사회 건설, 동반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전체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사회통합 노력은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교양시민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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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평등, 갈등과 분열의 감소로서 이는 사회적 배제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다

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 연결,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자본 개념을 포함한다. 사회통합은 경제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 사회적 포용 개념을 포괄하고, 경제사회적 격차를 중요한 축으로 한다.3) 

OECD(2012)의 경우, 사회통합을 사회응집으로 규정하면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

성요소로 사회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Jenson(1998: 15)은 소속과 고립, 포용과 배제, 참여와 비참여, 인정과 거절, 합법성과 

불법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사회응집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장수지･김수영･문경주

(2015)는 사회통합에서 사회참여, 사회적 안녕감, 지역공동체 의식을 중시하였다. 그

들의 노년기 사회통합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는 사회적 안녕감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의식은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년기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장용석 외(2012: 289)는 사회통

합의 핵심 요소로 개인의 행복, 타자에 대한 포용,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였

다.4) Ager and Strang(2008: 170)은 통합의 핵심 영역으로 크게 지표와 수단(markers 

and means),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 촉진기제(facilitators), 기반(foundation) 

등을 제시하고, 지표와 수단은 고용/주택/교육/보건,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가교

(social bridges)/사회적 결속(social bonds)/사회적 연결(social links), 촉진기제는 언어

와 문화적 지식/안전과 안정 등의 하위 부문으로 구분하고, 기반은 권리와 시민의식으

로 하였다. 이건(2013: 24-28)은 사회통합지표를 정부와 시민간의 수직적 통합, 사회 

내 개인 혹은 집단 간 수평적 통합의 축, 신뢰나 소속감, 협력의지와 같은 주관적 요소,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나 실천적 행위와 같은 객관적 요소의 축에 따라 정부에 대한 주

3) 구체적으로 그들은 사회통합의 목적 차원을 차이와 불평등의 감소와 사회적 관계와 연결의 

강화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지역 차이, 평등한 기회 및 불

평등성(여성과 남성, 세대, 사회 계층, 장애인, 인종, 시민단체),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으

로, 후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이용가능성, 사회･정치적 활동과 참여, 관계의 질(예: 공유된 

가치, 갈등, 연대 등), 기관 신뢰, 유럽 특화적 이슈(예: 유럽 정체성)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

였다.  

4) 그들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의 사회통합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개인주의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

고, 국가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체제 신뢰를 제고하지만 포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동체주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면 신뢰 및 행복 수준에 긍정적이지만, 연결망의 구

속력이 높을 경우 포용성을 낮추고, 세계시민주의는 행복, 신뢰, 포용 수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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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통합, 정부에 대한 객관적 통합, 시민사회 내 주관적 통합, 시민사회 내 객관적 통

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의 사회통합 지표는 기본적으로 한국

의 사회지표 체계를 따르고 있다5).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2013)는 인구, 건강, 가구

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의 

11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관용

성, 사회보장 등을 사회통합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한다.6)

부문 항목

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
(권리부여)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걱정/우울 정도), 삶에 대한 만족도, 하는 일의 가치성 정도,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성 정도,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 사회적 지위 인식,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지역(시도/시군구/읍면동) 소속감, 노력 통한 지위 상승 가능성(본인/자녀), 정치･경제 
상황 만족도, 향후 정치･경제 상황 전망, 북한에 대한 시각, 성장･분배에 대한 가치, 공동체･개인 
이익에 대한 가치, 향후 10년간 우선적 국가목표

사회 참여
사회적 당위와 개인의 이타심 정도, 개인의 문제를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 사회
단체 활동 정도

정치 참여
시민의식의 중요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개인의 정치 효능감,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타인의 
인지 정도,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피력 경험, 투표 참여 여부(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지지
정당 유무, 자신의 이념적 성향

사회적 소통
집단 간 소통 수준,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와 접촉 방식, 위기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수, 
외로움 인식, 자살 충동 정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신뢰
일반적 인간관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집단별 신뢰 정도, 기관별 신뢰 정도, 기관별 청렴
도 인식 정도, 집단 간 협력 정도

공정성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 인식, 우리 사회 전반적 공정성 인식, 공정사회 방안

관용성
(사회적 포용)

저소득층 복지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 사회갈등 원인, 사회갈등 정
도, 사회갈등 해소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 사회통합에 중심적 역할 수행 집단에 대한 인식

<표 1>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부문과 측정항목 

 출처: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5) 사회통합실태 조사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조사로 2013년 이

래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6) 통계청(2012)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 8개 부문 128개 지표로 최초 작성되어 

공표되었고, 이후 4차례(1987년, 1995년, 2004년, 2012년)의 체계개편 과정을 거쳤다. 1995

년 2차 사회지표 체계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이 추가되었고, 이는 2012년 4차 

개편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다문화가구, 공정사회 구션 등, 한국의 사회변화와 국민

의 관심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통합’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의 ‘정부와 사회참여’ 부문에

서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부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통합’에서는 정부 영역

을 제외되고, 복지 부문이 통합되었으며, 역능성, 사회적소통, 신뢰, 관용성 등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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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학자들 간 신뢰개

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신뢰 대상(개인, 사회, 조직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이 신뢰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위험성 및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

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한다(Johnson-George and Swap, 1982; Costa 2003; 박원우･류
승민, 2005). 특히 국민들의 정부 및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은 정부 국정수행의 

성공과 실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 정부신뢰 역시 포괄적이고(inclusive) 다면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이다. 일

반적으로 정부신뢰는 국민들의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믿음(citrin, 1974), 정부가 행정

이나 정책을 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는 믿음(이숙종, 2006), 

정부부문을 구성하는 인적자원(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믿음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정부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정도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신뢰를 측

정한다. 

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연

구들이 존재한다. 우선 많은 연구들이 정부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박종민, 1991;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Turner 

and Martz, 1997). 사회분야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부성과가 국민들의 정부신뢰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정부성과 경제적 성과

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박종민(1991)은 경

제적 성과의 국민들의 정부신뢰 간의 관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 반면, 일부 

정부신뢰 연구에서는 경제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주장한다(Chanley, Rudolph, and Rahn, 2000; Chang and Chu, 2006; Citrin and 

Gree, 1986). 

공공부문 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믿음도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및 인식은 정부신뢰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다. 의회 정치인의 능력 및 도덕성, 그리고 의회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신뢰 수준을 결정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낮은 도덕성 수준 그리고 낮

은 업무 수행능력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다(Barber,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29

1983; Hetherington, 1998). 국민들의 높은 정부신뢰는 대통령의 높은 직무수행 능력 

및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Citrin, 

1974;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정부에 대한 언론의 태도,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정치과정참여, 개인의 인구통

계학적 요소와 국민들의 정부신뢰 인식에 관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인 경우 국민들의 정부신뢰도 감소하게 된다(Patternson, 1993).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개인 및 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은 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국민들

의 정치 및 정책과정 참여와 정부신뢰에 관계에서는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김기현･박통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오프라인 정책참여7) 정부신

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투표행위와 같은 소극적인 정

치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참여활동은 국민들의 정부신뢰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박통희2011). 많은 연구들이 연령, 성

별, 인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인

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적인(consistent) 연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논문들이 신뢰, 참여, 청렴성(부정부패) 등의 일부 사회통합 지표와 정부신

뢰에 관계에 대해 부분적･파편적(fragmented) 연구를 수행해 왔고, 해당 변인들과 정

부신뢰 간의 관계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도 상당 수준 도출해 왔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종합적인(comprehensive)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가 국민들의 정부신뢰(중앙정부/지방정부) 인식과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지 

실증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7) 오프라인 정책참여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출을 전제하며, 정부정

책 관련 이슈에 대한 항위시위, 집회 및 서명운동 참석, 시민연대활동 등을 포함한다(김기현･
박통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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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고, 참여, 신뢰, 협력, 소통, 공정

성, 청렴성, 사회갈등, 주관적 안념감 등의 주요 사회통합 원인변수들이 사회구성원들

의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성별, 학력, 소득 

등 정부신뢰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인식 및 특성 변수에 대한 영향력

을 통제한다. 구체적인 연구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변수 간 영향관계 파악을 위해 

본 연구는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독립연

구 변인들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단체참여(5점 척도), 주관적 안녕감은 11

점 척도(0-10)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변인들의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그림 1> 연구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참여

개인/사회신뢰

협력 및 소통

공정성

청렴성

사회갈등

주관적 안념감

중앙 및 지방

정부신뢰

통제변수

성별

학력

소득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31

변수 설문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척도

종속
변수

중앙정부신뢰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1) 중앙정부 부처

단일 척도문항
1. 전혀 믿지 

않는다
4. 매우 믿는다

지방정부신뢰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독립
변수

참여

사회
단체
참여

귀하는 다음 사회단체에 대하여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정당
(2)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3) 종교단체
(4) 동호회(스포츠, 여가, 문화 포함)
(5) 시민운동단체
(6) 지역사회 공공모임(반상회, 주민조직)
(7) 동창회, 향우회
(8)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9)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727

1. 소속된 적이 
없다

5.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정치
사회
참여

귀하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2)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4) 서명운동 참여하기(온라인 서명 포함)
(5)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직접 제출하기
(6)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기
(7)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기
(8) 불매운동 참여하기

.892

1.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4. 활동한 적은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할 
의향이 없다*

신뢰

개인
신뢰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1) 가족(친척 포함)

단일 척도문항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한다사회

신뢰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3)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협력
적 

거버
넌스

협력

중앙
정부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상호 간
(2) 중앙정부와 국회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6) 정부와 시민단체

.843

1.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정부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4)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6) 정부와 시민단체

.823

대국
민소
통

중앙
정부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

단일 척도문항

지방
정부

귀하는 다음 집단 간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민 간 소통

공정성
정부
공정

귀하는 다음 기관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행정기관(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은 모든 

단일 척도문항
1. 전혀 공정하지 

않다

<표 2>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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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코딩(reverse coding) 항목

2. 분석자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통합과 정부신뢰 간 관계 고찰을 위해 2015

변수 설문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척도

성 사람들에게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4. 매우 공정하다사회
공정
성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 기회
(2) 취업 기회
(3) 과세 및 납세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5) 지역균형발전
(6) 법 집행
(7) 정치 활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언론 보도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11)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12) 병역 의무 이행

.911

청렴성

중앙
정부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앙정부 부처

단일 척도문항
1. 전혀 청렴하지 

않다
4. 매우 청렴하다지방

정부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단일 척도문항

사회갈등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갈등
(2)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의 갈등
(3)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4)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5)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갈등
(6) 고령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7)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8)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

.819
1. 전혀 심하지 

않다
4. 매우 심하다

주관적안녕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837

0.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10. 매우 행복했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1. 전혀 하지 
않았다

10. 매우 많이 
했다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0.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10. 매우 우울했다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 매우 만족한다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혀 가치 없다
10. 매우 가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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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로부터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8월 중

순부터 10월 초까지 약 1.5개월 정도이고, 실제 설문은 전문연구기관 및 조사전문기관

(주관: 한국행정연구원, 실사: 한국갤럽)이 담당하였다. 설문방식은 주로 가구 방문 가

구방문 조사원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자기기입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표본추출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13년 세종시 특별센서스 자

료를 표본추출틀로 하여 시도별로 1차 층화, 도의 경우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 동

부의 경우 아파트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3차 층화하였다. 확률비례계통추출을 통해 

조사구를 추출하고, 계통추출을 통해 가구를 추출하여 적격 가구원을 전부 조사하였

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

로 파악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구분 내용

조사명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내용
주관적 안녕감 및 역능성,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공정성, 관용성(사
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7개 부문

조사기간 2015년 8월 17일 ~ 10월 9일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주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실시)

조사대상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7,700명

조사방법 가구방문 조사원 면접조사(자기기입식 병행)8)

표본
추출방법

표본추출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 세종시 특별센서스(2013)

층화추출
시도별 층화.9) 도의 경우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 동부의 경우 아파트조사구와 일반가
구조사구로 구분

추출과정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10) → 가구 계통추출 → 적격 가구원 전수조사1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1.88%

<표 3>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개요 

 출처: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8) 면접원의 표본 가구와의 접촉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로 하고, 요일/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 

가구방문기록표/가구명부기록표를 작성하고 표본 미조사시 사유 기록. 실사감독원 지침에 

따라 표본 대체

9) 인구가 많은 서울 및 경기는 각각 4개, 2개 권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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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총 설문응답자의 수는 

7,700명이고, 성별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설문응답자의 비중이 28.8%이고, 이 외의 지역 

응답자의 비중이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 설문응답자가 가

장 많고,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가 

27.3%로 가장 많았고, 사무, 기능노무, 전문관리, 농림어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

인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이, 가구소득별로는 300~4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과 대졸 이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2010년 자료로서 실제 조사 시점과의 차이로 인한 변경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동일 층의 조사구 대체를 위한 2배수의 예비조사구 추출

11) 중고령 여성층과 고령 남성층의 과대 표집 예방을 위해 약 70% 정도 실사 진행 시점에서 시

도별/성별/연령별 응답자 구성 통제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915 50.8 

여자 3,785 49.2

지역별
수도권 2,224  28.8

비수도권 5,476 71.2

연령별 

20대(19세 포함) 1,526 19.8 

30대 1,590 20.6 

40대 1,835 23.8 

50대 1,714 22.3 

60대 1,035 13.4 

직업별 

전문관리 654 8.5 

사무 1,215 15.8 

서비스판매 2,099 27.3 

농림어업 267 3.5 

기능노무 1,103 14.3 

기타 10 0.1 

직업 외 분류 2,353 30.6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478 6.2 

100~200만원 미만 843 10.9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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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분석

1. 기술분석

<표 4>의 기술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자들의 사회참여(종교단체, 노동

조합,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참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응

답자들의 다양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설문응답자들의 참여정도(정치사회참여)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은 가족 및 친척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

준의 신뢰를 보이는 반면(개인신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사회신뢰)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인식 수준은 개인신

뢰 및 사회신뢰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신뢰수준에 대한 평균값이 4점 척도(1~4점) 하에서 모두 2.5점에 미치지 못해 설문응

답자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보다는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응답자들은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를 더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척도

인 정부의 협력과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해서도 설문응답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력 및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뢰인식과 

유사하게 비록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다른 주체들과 협력 

및 대국민 소통을 덜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은 우리 사회 및 정부가 그다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구분 빈도 퍼센트

200~300만원 미만 1,524 19.8 

300~400만원 미만 1,633 21.2 

400~500만원 미만 1,269 16.5 

500~600만원 미만 884 11.5 

600만원 이상 1,070 13.9 

학력별 

초졸 이하 358 4.7 

중졸 565 7.3 

고졸 3,665 47.6 

대졸 이상 3,111 40.4 

합 계 7,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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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치성향, 세대, 지역, 성별, 종교 등으로 인한 갈등이 약간 정도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약간 정도 행복해 하고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신뢰, 공정성, 청렴성, 협력적 

거버넌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정

부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양적/질적 측면으로 크게 확장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동시

에 정책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금현섭, 2015: 41).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참여
사회단체참여 1 5 1.55 0.58

정치사회참여 1 4 3.14 0.76

신뢰

개인신뢰 1 4 3.57 0.59

사회신뢰 1 4 2.94 0.59

중앙정부신뢰 1 4 2.16 0.71

지방정부신뢰 1 4 2.35 0.72

협력적 
거버
넌스

협력
중앙정부 1 4 2.03 0.55

지방정부 1 4 2.06 0.57

대국민소
통

중앙정부 1 4 1.97 0.70

지방정부 1 4 2.06 0.72

공정성
정부공정성 1 4 2.38 0.71

사회공정성 1 4 2.30 0.49

청렴성
중앙정부 1 4 2.08 0.70

지방정부 1 4 2.19 0.71

사회갈등 1 4 2.87 0.46

주관적안녕감 0 10 6.17 1.62

<표 5> 기술통계분석 결과

N= 7,700

2. 정부신뢰 영향요인 분석

아래 제시된 <표 6>은 결과변수로서의 중앙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원인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모형의 설

명력은 약 54%정도로(Adjusted R2 = .544), 주요 독립변인으로서의 참여, 신뢰, 정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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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대국민 소통, 공정성, 청렴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전체 중앙정부신뢰의 절

반 이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신뢰 영향요인 모형에서는 국민들이 중앙정부가 얼마나 청

렴하다고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정부신뢰 인식에 정(+)적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원인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도 중앙

정부 신뢰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청렴 

및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비리의 발생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B SE β t p-value

(상수) -.173 .077 　 -2.246 .025

참여
사회단체참여 .008 .010 .007 .826 .409

정치사회참여 .013 .007 .014 1.701 .089

신뢰
개인신뢰 .017 .010 .014 1.628 .103

사회신뢰 .036 .010 .030 3.523 .000

협력적 
거버넌스

(중앙정부)

협력 .203 .013 .157 15.226 .000

대국민소통 .146 .009 .145 15.485 .000

공정성
정부공정성 .135 .010 .134 13.966 .000

사회공정성 .091 .015 .063 6.095 .000

청렴도(중앙정부) .425 .010 .422 41.785 .000

사회갈등 -.001 .013 -.001 -.115 .909

주관적안녕감 .000 .004 .001 .128 .898

통제변수

성별 .030 .011 .021 2.729 .006

연령 .008 .005 .015 1.702 .089

학력 .003 .008 .004 .390 .697

소득 .000 .003 .000 .019 .985

F 612.274***

R2 .544

Adj-R2 .544

<표 6> 정부신뢰 영향요인(중앙정부)

주: ***: p<.001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대국민 소통으로 대변되는 중앙정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인식은 정부신뢰 인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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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모형 내에서 설명력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문응답자들의 사회단체 참여 정도는 중앙정부 신

뢰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제시된 <표 7>은 결과변수로서의 지방정부 신뢰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

체 모형의 설명력은 약 45%정도로(Adjusted R2 = .453), 중앙정부 신뢰 인식과 유사하

게 주요 독립 변인들은 전체 지방정부 신뢰 인식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신뢰 영향요인 모형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청렴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정(+)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과 대국민 소통으로 대변되는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국

민인식은 정부신뢰 인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동시에 협력적 거버넌스 변수군인 

협력 및 대국민 소통 모두 정부신뢰 인식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인식은 정

부신뢰 인식과 정(+)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수가 지닌 설명력이 강하진 

않지만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신뢰인식은 지방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 신뢰 영향요인 모형과는 달리 설문응답자

들의 사회단체 참여와 정치･사회활동 참여 여부 모두가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행복 및 

안녕에 대한 인식은 비록 통계적 설명력이 강하진 않지만,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사회단체참여 및 정

치사회참여) 변수의 경우, 국민들의 중앙정부신뢰 인식에 거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참여는 국민들의 지방정부신뢰 인식과 통계적

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데이터가 가지는 기

본적인 속성에서 기인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경우 전 

지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이 아

닌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응답자의 경우, 정치･사회 부문

12)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와 협력적 거버넌스 간의 인과성(causality)을 탐색하였

지만, 두 변수 간 관계성에 대해서 이견도 존재한다. 가령 금현섭(2015: 42)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내생적(endogenous)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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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신들의 참여가 거주 지역의 지방정부 신뢰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

식한 반면, 중앙정부 신뢰인식과 관계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정부가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행정기관이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을 확인되었

다. 또한 정부 간 혹은 정부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식할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B SE β t p-value

(상수) .128 .084 　 1.521 .128

참여
사회단체참여 .039 .011 .032 3.552 .000

정치사회참여 .046 .008 .050 5.700 .000

신뢰
개인신뢰 .034 .011 .028 2.992 .003

사회신뢰 .056 .011 .046 4.996 .000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정부)

협력 .161 .014 .130 11.579 .000

대국민소통 .132 .010 .134 13.603 .000

공정성
정부공정성 .072 .010 .071 6.910 .000

사회공정성 .057 .016 .040 3.531 .000

청렴도(지방정부) .446 .011 .443 41.684 .000

사회갈등 .015 .014 .010 1.082 .279

주관적안녕감 .012 .004 .027 3.072 .002

통제변수

성별 .050 .012 .035 4.147 .000

연령 -.003 .005 -.005 -.548 .584

학력 -.012 .009 -.013 -1.290 .197

소득 -.007 .003 -.018 -1.951 .051

F 426.344***

R2 .454

Adj-R2 .453

<표 7> 정부신뢰 영향요인(지방정부)

주: ***: p<.001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

과 전반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 신뢰, 협력적 거버넌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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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청렴성, 주관적 안녕감 등은 낮게 나타나고, 사회갈등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다

만 정치사회참여 수준, 개인 및 사회신뢰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사회통합 구성요소들의 정부신뢰에의 영향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신뢰의 경우 참여(정치사회참여), 신뢰(사회신뢰), 협력

적 거버넌스, 공정성, 청렴도 등이, 지방정부 신뢰의 경우 이외에도 사회단체참여, 개

인신뢰, 주관적 안녕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경우 

모두 청렴도, 공정성, 협력적 거버넌스 변수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

부 신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렴성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

직자의 부정부패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재산공개 및 재산등록 등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한 국민의 신뢰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

자 재산심사의 범위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비리 및 부정

부패에 대한 사후적 통제 및 외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중

심의 모니터링 체계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공무원의 징계기준의 강화를 통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인식 

저하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사전적･내부적 모니터링 체계 및 교육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비리 및 부정부패의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정부신뢰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신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직자들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히 신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타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

적인 협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

원 그리고 협력을 조정･중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강화가 중요하다. 물론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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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리 산하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협력과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라는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그리고 추진 사항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간 협력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조직

을 통한 관리･감독보다는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부처 간 협

력과 소통 유도 및 갈등 중재)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문 협력과 소통능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정부 간 협력 및 대국민 소통) 관련 업무

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중앙 정부 부처

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협력적 거버넌스 기

제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이를 국민들

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간 협력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정부 부문의 해당 업무에 대한 대국

민 홍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의 정부신뢰 인식에 정부공정성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박종민･배정현(2007: 3-4)에 의하면, 분배공정성 이

론에 따라 국민의 기대는 준거집단과의 비교에서 형성된다. 현재 정책혜택을 많이 받

아도 혹은 과거와 비교해 많아졌어도 다른 준거집단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

각하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부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자격을 갖춘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 대한 공평한 처

우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민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행정 및 민원서비스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

배되어도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공정

성 인식은 낮을 개연성이 높다(김은희･박희서 2007).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인식 제고 더 나아가 정부신뢰 인식 제

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접점 기관들, 

즉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통합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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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정부신뢰 인식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과관계(causality) 설정을 하고 이를 경

험적･실증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도출해 냈지만,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두 

변인 간의 인과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정부신뢰 수준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두 변인 간의 관

계성을 엄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연구 및 실험 설계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앞서 결과

분석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대국민 소통, 청렴성, 

공정성은 정부신뢰 인식 주요 영향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신뢰 측정을 

위한 한 구성개념 요소로도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들 간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지표로서의 사회갈등과 국민들의 중앙 및 지방정부신뢰 인식 간에 실증적인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의 해결이 국민

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김재

신･김강민 2011; 박태순, 2006)하면서, 갈등과 정부신뢰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두 변인 간 관계성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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